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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유통 멈춰! 정부 부처 똘똘 뭉친다
 - 3. 28.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 발족

 - 6월, 업계 의견 등 수렴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수립·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

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17~’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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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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